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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정신건강 보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화가 필요하다. 이를 
획득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직업 활동
이다. 따라서 직업은 인간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
나이다. 그러나 직업은 노동력을 소모하며, 특정 유해환경에 
노출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 직업 활동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헌법 제32
조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
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1)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
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첫째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둘째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달성은 최저 기준 
강제와 최적의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이루어지며,2) 따라서 
그 방법은 근로자 개인보다는 다분히 사업장 또는 사용자 중
심의 접근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법령 자체를 원론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개인의 인지적, 정
신적, 행동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법
을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정신건강 보호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기
술하고자 한다.
본      론
정신건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의 종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신건강 보호 측면에서도 각 법의 역할
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 법령 안에서 정신건강
과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1) 중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은 제4조(정부
의 책무)에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서 나열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
무가 있다.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보건 정책의 수립, 예방 
및 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용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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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b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human happiness. On the other hand, workers are 
exposed to many hazardous environments that cause disea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ims to “maintain and promote the safety and health of those who provide labor,” 
by “establishing standards regar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clearly addressing 
the responsibility.” The law is based on the duties of the employer and government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workers. The law generally describes the minimum standard, and the user 
should extend the concept of protection in law. This article describe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lated to mental health protection. The data is expected to help medical doc-
tors better understand and apply the law as a concept of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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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정보와 자원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 
흐름상 사용자로부터 정보와 자원이 출발하므로 법은 사용
자 책무(의무) 중심으로 작성이 된다.3) 반대로, 노무자는 권
리와 의무를 갖는다(그림 1). 따라서 법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지적, 정신적, 행동적, 생물학적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며 
환경 개선을 통한 거시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법력은 크게 정보의 책무,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의 권리
와 의무, 그리고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예방과 보상
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예방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관련 시행규칙 제669조(직무스
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와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 시행규칙,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672조(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중 고객의 폭
언 대응이 대표적이며, 보상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의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대표적이다. 
각 법령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며, 보호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 각 부분의 내용과 활용 방안에
서는 다음 절에서 기술하겠다.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
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의 구체적 시
행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시행규칙에서 설명한다. 시행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는 
사업주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첫째,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 대책 
마련. 둘째, 작업계획 수립 시 노무자 의견 반영. 셋째, 작업
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근로 조건 개선. 넷째, 기타 복
지 지원. 다섯째, 건강진단 결과, 상담 자료 등을 활용한 적절
한 배치와 건강문제를 근로자에게 설명할 것. 여섯째, 발병 
위험도 평가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주체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해야한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
하는 방법으로는 전문가를 통한 질적 평가 방법과 설문지를 
통한 양적 평가 방법이 있다. 양적 조사 방법은 “안전보건기
술지침(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guideline)” 중 
직무 스트레스 요인 측정 지침을 이용할 수 있다. 지침에서 
사용하는 측정 도구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re-
an Occupational Stress Scale)5)’로 43개 문항이며, 물리적 환
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 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 체
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가 일하는 공간과 조직을 평가하는 항목, 개인이 스트
레스를 인지하는 항목이 혼합되어 있으나 근무 공간과 조직
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평가 항목이 대부분이다. 즉, 상
기 측정 도구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
었고 개인의 스트레스 반응과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
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로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사업장, 부서, 조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취약한 개인을 
선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측정 도구를 통한 개선 대책은 환
경 변화와 조직적 관리가 우선된다. 
개선 대책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하고 있는 항목은 작
업 환경, 작업 내용, 근로 시간, 작업량, 작업 일정 등이 대표
적이다. 작업 환경이란 소음/진동, 중량물, 빛, 온도, 냄새 등 
물리화학적 환경을 말한다. 면담과 업부표를 통해 작업 내
용, 작업량, 작업 일정과 근로 시간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
다. 이는 근로자 개인보다는 근로자 대표, 관리자 및 사업주
와의 공동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동 협의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진행 과정에 필
요한 시간, 공간, 비용 및 결과 지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
다. 관련된 조직 내에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단기간의 효과를 수시로 확인시
켜주는 것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 대책을 시행하
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단기 효과 및 지속 
가능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참여형개선기법(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 이하 
PAOT)인데,6) 사업장에서 건강 증진 효과는 대상자의 근접 
경험과 조직 단위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시행하는 연구 및 활동이다. 근












Fig. 1. Right and duty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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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자신의 인지와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다. 실천 가능한 방법이란 근로자 중심의 현장에서 저비용 
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하며 것이고, 전문가는 조
언을 제공하고 단계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PAOT를 통
한 실천은 건강 증진 대상자에서, 참여자, 전파자가 되는 단
계를 거치는데 이는 연쇄반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
의 성과를 보이게 된다.7) 지속적인 성과를 보인 PAOT의 예
로, 대리기사에게 시행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는 대리기사
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후 대리기사가 연구자가 되어 
대리기사를 연구하였는데,8) 본 연구 참여를 통해 대리기사
는 대리기사 쉼터를 유치하고 전반적 건강 증진 활동 및 자
체 연구도 수행하는 연구자가 되어 지속적 발전을 하였다. 
건강진단 결과, 상담 자료 활용과 발병 위험도 평가와 건
강 증진 프로그램 시행에는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며 아직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국내외 사업
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검토하여 우수
사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리한 연구가 있는데, 상기 연구는 
몇 가지 항목을 제언하였다.9) 그 항목은 표 1과 같이, 1차부
터 3차 예방, 지역사회 연계, 의료기관 연계, 피드백, 객관적 
평가 도구, 자체 평가, 일반적 건강 증진, 근로복지공단 근로
자 지원 프로그램 활용의 요소가 있다. 여기서 2차 예방인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3차 예방인 정신질환 치료, 의료기
관 연계인 고위험군 의뢰는 개인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적극적으로 진출해
야 하는 부분이다. 
감정노동, 고객폭력에 관한 법률
감정노동과 고객폭력(폭행, 폭언)에 관한 법률은 표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
해 예방조치)’에서 기술하고 있다. 몇몇은 벌칙 조항이 있다. 
사업주는 고객 대면 근로자에서 건강위협이 있을 경우 업무
의 일시적 중단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상기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된다. ‘고객 응대 근
로자는 사업주’에게 상기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0조)’이 부과된다. 또한 
고객폭력 발생 시 사업주는 관할 수사 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
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3백만 원, 2차: 6백만 원, 3차: 1천
만 원)를 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법에 의해 고소/고
발을 진행할 수 있는데 관련법은 아래와 같다. 성희롱은 문
자상담을 포함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경우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폭행, 폭언,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형법 제260조1항(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상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포함한 여러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위 불만 제
기 또는 위계/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장난전
화는 8만 원, 업무방해는 16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표 3). 근
로자에게 이를 인식시키고 사업주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
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혹은 홍보하는 것이 보호의 시작 중 
하나이다. 
정신적 질병이 생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보
상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은 외상후스트레스와 
Table 1. Factors for workplace psychological health promotion
단   계 내   용
1차 예방 업무환경에서의 정신건강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노력, 또는 정신건강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노력
2차 예방 근로자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지원
3차 예방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의 관공서(경찰서, 학교 등) 또는 보건소와의 연계 여부
의료기관 연계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의료기관 의뢰 시스템 여부
피드백 정신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장의 중재 이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다음 중재에 반영하는가?
객관적평가도구 측정 도구 등을 이용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자체평가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 도구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가?
일반적 건강증진 일반적인 건강증진(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운동, 흡연,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에 대한 중재가 있는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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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장애, 그리고 우울병 에피소드이다. 그러나 법은 최소 
보호를 기술하게 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포괄 규정으
로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질병은 보상을 한
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다. 
업무상 질병 보상
업무상 질병 보상 신청 기준은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 있어 보상을 원한다는 산업재해보상 신청부터 
시작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초조사, 의
학조사, 업무관련성 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
문을 의뢰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에서 판정을 한다. 각 단계에서 의학조사, 업무관련성, 자문, 
판정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시행한다(그림 2).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에는 병인을 기질성
과 기능성으로 구별한다. 뇌에 증명할 수 있는 병변이 있는 
기질성 질병인 경우, 그 병변의 원인인 종양, 외상, 감염, 혈
관 장애와 업무관련성을 논의하게 된다. 기질성 질병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하겠다.
2018년 인정된 직업관련성 질병은 총 7562건이고 이 중 
정신질환은 125건으로 1.2%에 해당한다.10) 업무상질병 심의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질병은 우울병 에피소드, 불안장
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자
살, 수면장애가 있다.11)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상기 질
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한다. 이때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것이,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직무재량권, 낮은 사
회적 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 불안정성, 위협 및 폭력, 
불공정성이 있다.9) 장시간 근로는 업무요구도가 높아 사회
적 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발생과 관
련이 있다. 해고 등 직장의 불안정성을 트라우마로 인식하는 
경우 상기 모든 질환의 업무관련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스트
레스의 종류가 각 개인과 조직마다 달라 문헌으로 규정지을 
Table 2. Summar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related to job stress
범   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
총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예방 지원 및 지도,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4) 자율적인 보건 경영체제 지원, 5)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직무스트레스 건강예방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 시행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
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스트레스 요인
에 대하여 평가 및 개선대책 시행, 2)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3) 근로조건 개선, 4) 복지 차원의 지원, 5) 근로자
를 배치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를 근로자에게 설명, 6) 건강증진 프로그램 시행
감정노동/고객 폭언 예방
사업주 의무, 
  근로자의 권리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①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②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등의 조치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
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란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제672조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해당
보상
근로자 권리/국가 책무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와 관련된 사고, 2) 업무상질병 
가. 건강장해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
저자 요약, 원문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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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예시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
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령은 최소 규정을 기술하
는 방식이어서, 실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법원의 판단
보다는 범위가 협소하게 기술되어 있다.12)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법령 및 판례를 인용하고 
이에 따라 저자의 의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겠다. 법
령 및 판례는 큰따옴표(“ ”)를 인용하여 저자의 의견과 구분
하였다.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
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득을 보는 사람의 주장은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질병이란 의학적으로 인
정되어야 하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역과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
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
1469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13) 의학적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
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지만, 규범적 관점은 질병에 대한 것
이라도 의사만의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검토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상 질병의 판단 논의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는 “개인
Table 3.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Customer Service Worker
단   계
법/시행령/ 
규칙
내   용
사전예방 법 41조 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메뉴얼 마련, 3. 고객응대업무 메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후 조치 법 41조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이익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70조)
시행령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고발 시행령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
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벌칙: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3백만 원, 2차: 6백만 원, 3차: 1천만 원)
기타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심유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불만,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장난전화: 8만 원 ② 업무방해: 16만 원
보상 산업재해보상 
  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  업무상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4.  신경정신계 질병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
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포괄규정: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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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소인과 업무 스트레스 중 어느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쳤
는가?”라는 질문에 빠져 있을 때이다(유력원인설). 서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기술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령
은 개인적 소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중점을 두며 보호가 목
적이다. 즉, 개인적인 취약성을 여부로 하기보다는 “업무적 스
트레스에 노출이 되었는가?”가 상당인과관계의 중점 사항이
다. 따라서, 여러 원인 중 업무적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
향을 주었다면(공동원인설)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실제 판례를 보면, “업
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
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비록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
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
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라는 공동원인설을 준용하고 있다.14) 개인적 
취약성이란 기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던 환자에게도 적용
된다. 기존 정신과적 질병이 있었고 직업활동이 가능할 정도
로 관리가 되고 있던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
화시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상당인과관계는 1) 반드시 의학적·자역과학적
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2)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3)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
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발생하였는지, 
4) 질병의 유발뿐만 아니라 악화에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
해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기술이 있어, 원칙적으로 자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같은 법령에서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
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
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
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
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하였다는 상
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
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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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plication steps for occupational diseases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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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
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중 자살하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
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되는데, 자살 
자체가 가장 큰 “정신적 이상 상태”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사유가 있을 때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15)
정보가 부족할 경우의 업무상 재해 판단
의학적 관점에서 2014~2017년 사이의 업무상 재해 소송 사
례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의학적 정
보가 부족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검토하였
다.16) 소송 사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추정의 원칙, 불이익 처분 금지, 증명의 
책임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진다.16)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
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것
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근로자에
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
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는 판례에 동의하게 된다.17) 만약 환자가 
사망 또는 정신질환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정
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 증명과 관련된 사실을 제
공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관
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사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업무상 재해 판단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증명의 책임이 근로
자 때문이 아니라면 여러 부족한 상황을 스트레스 노출 정도
가 어떠하였는지 “추정의 원칙”을 이용하고, “증명의 책임을 
완화”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
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의 목적이 공적 보험이
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공적 보험의 논리가 약할 
경우 상기 주장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산
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공적 보험이 아니라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자가당착에 빠진다. 결국 정보 부족이 근로자 때문이 아니라
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업무상 재해가 판단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한 정신건강 보호는 상당 부분이 환
경적, 조직적 관리와 보호에 해당한다. 개인적 관리는 사전
적 관리, 사후 조치, 보상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학, 보건
학, 사회적 규범 등 다차원적 해석이 존재하는 부분이다. 
의사가 처음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직 의사로
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환자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되었
던 진료 현장이 있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최선의 선택이 되
는 현장이 많다. 정신질환 관련 가장 중요한 위원으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가 대표
적인 현장이다. 이외에도 사업장 건강 증진 사업, 고위험 환자
의 관리와 사업장 관리 개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문가 집단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그러나 막상 법령
을 본다면 산업안전 전문 분야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빠
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산업안전관리 법 전반에 걸쳐서도 정
신건강의학 전문의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법에 대한 정비 및 개선에서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역할
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 및 역량 강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상기 사업들을 수행하는 법적 근간이 
되는데, 법은 의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의 해석과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보호한다는 것은 의사에게 또 하나
의 도전적 과제를 던져준다. 의사로서 의학을 넘어서는 다른 
학문적 범위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사회적 규범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과 보호 분야에서도 
가장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 집단 중 하나가 의사이다. 본 논
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소개를 하
였는데, 정신건강 전문가가 법을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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